
민법 기출해설민법 기출해설
(홍성철 교수)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
행규정이므로, 비법인사단에서도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다.
②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 · 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
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
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
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되, 협의
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
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할 것이
다.
④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일부 상속인들과 유언
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
다. 
1. 【정답】 ①  
[해설] ①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의 규
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에서도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
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95다6205). 
②,③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④ 대법원 2011.10.27. 자 2011스108 결정.
[① 기본서 105쪽 위. ② 기본서 1234쪽 가운데. ③ 기본서 1220쪽 가운데. ④ 기본서 1250쪽 
아래.]

2.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 때 제3자는 자신이 선
의라는 사실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②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될 뿐이고 제3자의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은 아니다.
③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
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
이다.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부터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
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선의인 이상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2. 【정답】 ① 
[해설] ① 허위의 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상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허위표시를 한 부동산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소
유권을 주장하려면 그 제3자의 악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70다466). ② 2003다70041. ③ 84
다카68 ④ 2009다35743.
[① 기본서 175쪽 아래. ② 기본서 175쪽 아래. ③ 기본서 177쪽 가운데. ④ 기본서 176쪽 그
림 왼쪽 2. 6.]

3.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
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② 대리권이 있다는 것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그 요건사실이 다르지만 유권대리의 
주장이 있으면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
립 여부까지 판단해야 한다.
③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는 사실만으로도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민법 제127조에 규정된 대리권의 소멸사유에는 본인의 사망, 본인의 파산, 대리인의 사
망, 대리인의 파산 등이 있다.
3. 【정답】 ①  
[해설] ① 94다20617. ②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
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
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③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
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바,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
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97다31113). ④ 민법 제127조에 규정된 대
리권의 소멸사유에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등
이 있다. ‘본인의 파산’은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사유가 아니다.
[① 기본서 43쪽 아래. 212쪽 가운데. ② 기본서 209쪽 아래. ③ 기본서 211쪽 아래. ④ 기본
서 201쪽 위.]

4.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
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
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
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
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



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미성년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
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④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
4. 【정답】 ② 
[해설] ②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려면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
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88다카31507). ① 97다44737. 91다
36062. ③ 민법 제141조 단서. ④ 98다7421.
[① 기본서 223쪽 위. ② 기본서 180쪽 가운데. ③ 기본서 229쪽 아래. ④ 기본서 234쪽 아
래.]

5.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고, 이를 단축 또는 경
감할 수도 없다.
②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뿐만 아니라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
③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
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되고 매각을 원인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
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등기 말소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
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된다.
5. 【정답】 ③  
[해설] ③ 2013다65178.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법 제184조 제2항). ②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인데, 하나
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성질상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원금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원금에 종속된 권리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역시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과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
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
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
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2006다2940). ④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



고 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 수 없다)(2013다
18622).
[①,② 기본서 300쪽 가운데. ③ 2013. 11. 14. 선고된 대법원 판례로 기본서는 물론 마무리 1
단계에도 없음. 마무리 3단계 12쪽 164조에 있음. ④ 2013. 11. 14. 선고된 대법원 판례로 기
본서는 물론 마무리 1단계에도 없음. 마무리 3단계 13쪽 178조에 있음.]

6.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
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
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③ 채무자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
정등기와 별개의 등기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위 주등기의 말
소뿐만 아니라 그에 기한 부기등기도 별도로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6. 【정답】 ③ 
[해설] ③ 채무자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
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
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2000다19526). ① 81다카123. ② 민법 제187조. ④ 81다
791.
[① 기본서 361쪽 아래. ② 기본서354쪽 아래. 기본서 356쪽 가운데. ③ 마무리 1단계 155쪽 
고득점 4. ④ 기본서 369쪽 위.]

7.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
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
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유부동산의 경우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③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
자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④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 점유
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
인가 역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
7. 【정답】 ②  
[해설] ②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94다13190). 
① 90다카25352. ③ 94다40734. ④ 91다26577.
[① 기본서 459쪽 아래. ② 기본서 456쪽 가운데. ③ 기본서 465쪽 아래. ④ 기본서 419쪽 
위.]

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
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
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
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②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이
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
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
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③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
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야 한다.
④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
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지상권설정시에 그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와 
그 설정 당시 매매되는 지상물의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8. 【정답】 ③  
[해설] ③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
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가 판
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① 2011다6342. ② 92
다7221. ④ 2006다6126.
[① 기본서 517쪽 위. ② 기본서 525쪽 아래. ③ 기본서 529쪽 아래. ④ 기본서 516쪽 아래.]

9. 유치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 · 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
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
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
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건물에 관한 유
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③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
가 없다.
④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
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9. 【정답】 ③  
[해설] ③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
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
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
할 의무가 있다(2009다40684). ① 2011다55214. ② 2011다96208. ④ 93다62119.
[① 기본서 574쪽 아래. ② 기본서 570쪽 가운데. ③ 기본서 574쪽 위. ④ 기본서 570쪽 위.]

10. 질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
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
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을 추심하였다면 그 중 피담
보채권을 추심하였다면 그 중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질권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③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 내용을 정한 서면은 민법 제347조에
서 채권질권의 설정을 위하여 교부하도록 정한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10. 【정답】 ④  
[해설] ④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2003다55059). ① 2003다40668. 
② 2010다5694. 민법 제353조 제2항. ③ 2013다32574.
[① 기본서 584쪽 위. ② 기본서 583쪽 가운데. ③ 최신판례로 기본서에 없음. 마무리 1단계 
424쪽 만점 2. ④ 기본서 583쪽 가운데.]

11.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민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의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에 있고 채
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채
무자가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면 채무자는 
그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입
증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
할 수 있다.
③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 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
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④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
을 감액할 수는 없다.
11. 【정답】 ①  
[해설] ① 민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
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
한 입증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 외에 채
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채무자가 실
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예
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2008다46906). ② 2009다83794. ③ 86다카
2375. ④ 92다46905.
[① 기본서 695쪽 가운데. ② 기본서 727쪽 아래, 1단계 342쪽 만점 3. ③ 기본서 695쪽 아
래. ④ 698쪽 가운데.]

12.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권리자가 스스로 저작권법 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재산권의 독점적인 이용권자가 권리자를 대위하
여 위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허용되나,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
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③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지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
야 하고, 그러한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
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12. 【정답】 ③ 
[해설] ③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
변으로 대항할 수 없을뿐더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
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고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92다35899). ① 2005다
44138. ② 2012다75239. ④ 87다카2753.
[① 기본서 707쪽 위 그림. 1단계 352쪽 고득점 8. ② 기본서 708쪽 위, ③ 기본서 708쪽 가
운데, 299쪽 그림. ④ 기본서 704쪽 가운데, 1단계 349쪽 고득점 2.]

13.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소송상의 공격방어



방법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②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인원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④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
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3. 【정답】 ①  
[해설]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
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
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92다11008). ② 민법 제406조 제2항. ③ 91다13717. ④ 2004
다61280.
[① 기본서 716쪽 아래. ② 기본서 720쪽 아래. ③ 기본서 716쪽 가운데. ④ 기본서 720쪽 
위.]

14. 연대보증채무 또는 보증채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이미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
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
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보증인에 대하여도 인정한 민법 제440조는 시효중단 
이후의 시효기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상사채무인 주채무가 확정판결
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면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역시 10
년으로 연장된다.
③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타인의 면책행위로 이미 소멸
되었거나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가 그 후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자의 주채
무 변제는 비채변제가 되어 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이고 주채무자
에 대한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④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되게 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 
485조에 따라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주장을 할 수 있
는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
음에도 채권자가 그 약정에 기한 가등기설정등기 이행청구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던 중 제3자가 당해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가등기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
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4. 【정답】 ③ 
[해설] ③ 2011다62144. 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
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
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
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2010다51192). ②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



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등에 의해 채권
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
인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86다카
1569). ④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
고 있음에도 채권자가 그 약정에 기하여 가등기가처분 명령신청, 가등기설정등기 이행청구 
등과 같은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전·실행·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당
해 부동산을 제3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가등기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
하지 못한 경우도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해당한다(2009다60527).
[① 기본서 779쪽 아래. ② 기본서 300쪽 아래. ③ 기본서 764쪽 아래. ④ 기본서 852쪽 가운
데.]

15. 변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
는 한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채권양도가 있으면 양도된 채권의 변제 여부
와 무관하게 원래의 채권은 소멸한다. 
②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
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
③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
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463조는 채무자만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
다는 것에 불과할 뿐 채무자가 아닌 다른 권리자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④ 양도할 능력이 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변
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15. 【정답】 ① 
[해설] ①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떤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
도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어 원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81다354). ② 
2012다118044. ③ 93다14998. ④ 민법 제464조.
[① 기본서 830쪽 위. ② 최신판례로 기본서에 없음. 마무리 1단계 432쪽 만점 10. ③ 기본서 
819쪽 아래. ④ 기본서 820쪽 위.]

16. 동시이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
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
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
하여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
실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



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
④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를 받는 것과의 상환이행을 주장 할 수 없
다. 그리고 이는 종전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새로 목적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그 목적
물을 임대인의 동의 아래 직접 넘긴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16. 【정답】 ② 
[해설] ② 기존채무와 어음, 수표채무가 병존하는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 수표의 반
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어음, 수표의 반환을 제공을 하지 아니하
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
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채권자로부터 어음, 수표의 반환을 받
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어음, 수표를 반환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
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93다11203). 
① 97다54604. ③ 87다카2114. ④ 2008다55634.
[① 기본서 886쪽 아래. ② 기본서 886쪽 위. ③ 기본서 886쪽 가운데, 1단계 459쪽 고득점 
4. ④ 기본서 911쪽 아래, 1단계 461쪽 만점 11.]

17. 해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
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②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것을 부적법한 이행의 최고라
고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게 된 전후 사정, 그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태도,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채무자가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④ A의 적법한 대리인 B에 의하여 C와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C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
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B가 수령한 계약상 급부를 A가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거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B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A가 아닌 B가 해제로 인한 원
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17. 【정답】 ④ 
[해설] ④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 대리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본인을 위하여 계약상 급부를 변제로서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 그리고 대리인이 그 
권한에 기하여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그 법률효과는 계약 자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고 대리인에게 돌아가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
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이는 본인이 대리인으로부터 그 수령한 
급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거나 해제의 원인이 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
여 대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2011다30871). ① 2002다73203. ② 97다43499. ③ 2013다14880.
[① 기본서 896쪽 가운데. ② 기본서 901쪽 가운데. 마무리 1단계 473쪽 만점 3. ③ 최신판례
로 기본서에 없음. 마무리 1단계 473쪽 만점 2. ④ 기본서 205쪽 위]



18. 임대차에 관한 다음 규정 중 그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하더라도 그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② 민법 제627조(임차물의 일부 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③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④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18. 【정답】 ① 
[해설] ① 임의규정이다(법 제652조). ②,③,④는 모두 강행규정이다(법 제652조).
[①,②,③,④ 기본서 984쪽 그림]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으므로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
할 수 없다.
②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
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므로, 민간공사 도급계약서에서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 
③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
담한다.
④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19. 【정답】 ① 
[해설] ①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담
보책임은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므로 원심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하자의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였음은 정당하다(80다923). ② 2011다109586. ③ 99다55519. 
④ 99다14846.
[① 기본서 694쪽 아래. ② 기본서 779쪽 가운데. ③ 기본서 1033쪽 위. ④ 1033쪽 아래.]

20. 사무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
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
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③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
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관리자가 처리한 사무의 내용이 관리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의 급부와 그 성질
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관리자가 위 계약상 약정된 급부를 모두 이행한 후 본인과의 사이
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고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 【정답】 ④ 
[해설] ④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법적인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해
야 하는바, 관리자가 처리한 사무의 내용이 관리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의 급부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관리자가 위 계약상 약정된 급부를 모두 이행한 후 본인과
의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고 사무를 처리하였다면 그 사무는 위 약정된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상 의무 없이 사무를 처리한 것이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무처리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 
즉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2007다55477). ① 2012다
43539. ② 2009다71558. ③ 2011다17106.
[① 기본서 1058쪽 아래. 1단계 556쪽 만점 2. ② 기본서 1060쪽 아래. 1단계 555쪽. 고득점 
2. ③ 최신판례로 기본서에는 없음. 1단계 562쪽 만점 3. ④ 기본서 1062쪽 위.]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의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②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자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된 자기결정권 상실에 따를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 또는 중대한 결
과의 발생 자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
다.
③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그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④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
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충
분하고 상당인과관계까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1. 【정답】 ④ 
[해설] ④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
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
만 입증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중대한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
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2011다29666). ①,② 
2011다29666. ③ 2012다94865.
[①,②,③,④ 최신판례를 문제화하여 기본서에 없음.]

22.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
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③ 퇴직금은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
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④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2. 【정답】 ③ 
[해설] ③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
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94므1584). ① 
93스6 ② 2005다74900. ④ 2005두15595.
[① 기본서 1157쪽 가운데. ② 기본서 1160쪽 위. ③ 기본서 1158쪽 가운데. ④ 기본서 1164
쪽 아래.]

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
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
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②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
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도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
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
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④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
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여야 한다.
23. 【정답】 ④ 
[해설] ④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
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
할 수는 없다(94므1638). ① 대법원 2009.2.9. 자 2008스105 결정. ② 2005두15595. ③ 98므
961.
[① 기본서 1164쪽 아래. ② 기본서 1164쪽 아래. ③ 기본서 1162쪽 위. ④ 기본서 1164쪽 
위.]

24. 후견계약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만 한다.
②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
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④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후견계약은 종료된다.
24. 【정답】 ③ 
[해설] ③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제1항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
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
다. 제2항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① 민법 제959조의14 제2항. ② 
민법 제959조의14 제3항. ④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후문.
[① 기본서 70쪽 그림, 1191쪽 가운데. ② 기본서 70쪽 그림, 1191쪽 가운데. ③ 기본서 70쪽 
그림, 1191쪽 아래. ④ 1단계 17쪽 그림, 기본서 1192쪽 위.]

2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 날인이 인장이 아닌 무인에 의한 경우라면 무효이다.
②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해관계인이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였다
면,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더라도 유언은 실효되지 않는다.
③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
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④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에 앞서 점유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주권에 관하여 주권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5. 【정답】 ① 
[해설]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
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
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97다38503). ② 96
다21119. ③ 2000다22942. ④ 96다23283.
[① 기본서 1235쪽 아래. ② 기본서 1241쪽 아래. ③ 기본서 1215쪽 가운데. ④ 기본서 1226
쪽 아래.]


